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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  구   취  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00지방법원

등기국 2015. 8. 28. 접수 제99726호로 마친 부동산 압류등기의 말소등기

절차를 이행하라.



이   유

1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정AA의 법인세 체납에 대응하여 2015. 8. 28. 정AA의 소유인 이 사건 부

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.

원고는 김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김BB이  2014. 5. 7. 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

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정AA를 상대로 사해행

위 취소소송(00 지방법원 2015가단212212)를 제기하여 승소 및 확정 판결을 얻었다.

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대위하려고 하였으나 피

고에 의한 압류 등기가 있어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처분청인 00세무서에

압류 말소등기를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.

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정AA가 아니라 김BB이므로,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

항에 의하여 압류 해제가 되어야 한다.

2. 판 단

살피건대,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

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

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다

49532 판결 등 참조).

따라서 원고와 정AA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이 제3자인 피고에게까지 미

칠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